








프로그램

09:00～09:30 등록

09:30～10:00 개회식

개회사 :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축 사 :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前 외무부 장관

10:00～12:00 제1세션 : 대북정책 회고와 과제

사회 :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

발표 : ｢6·15남북공동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호 (성신여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전성훈 (통일연구원)

토론 (가나다 순)

박영호 (통일연구원),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제성호 (중앙대), 최종철 (국방대)

12:00～13:30 오찬

13:30～15:30 제2세션(라운드테이블) :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

사회 : 김동성 중앙대 교수

발제 및 토론 (가나다 순)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김열수 (국방대)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남궁영 (한국외대)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정민 (연세대)





목  차

제1세션 : 대북정책 회고와 과제

｢6‧15 남북공동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3

김 영 호 (성신여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3

전 성 훈 (통일연구원)

제2세션(라운드테이블) :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진단 및 대북정책 방향 29

구 본 학 (한림국제대학원대)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 39

김 열 수 (국방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국방안보분야) 49

김 진 무 (한국국방연구원)

북한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55

남 궁 영 (한국외대)

남북한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관점들 61

방 형 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

이 정 민 (연세대)









615 남북공동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김 영 호 (성신여대)

Ⅰ. 남북관계 현황

- 9년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 당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커다란 우려로 변했음. 햇볕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는 동 선언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음. 오히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옷을 벗고 서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음.

- 동 선언에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도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유씨의 

접견근마저 거부하고 있음.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들은 미국 부모들에게 편지

도 보내게 하고 전화통화도 하게 해 주면서 유씨에게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적용하

지 않음. 이런 북한의 사대주의적이고 모순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과거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그릇된 논리에 사

회화(社會化)당했음. 인권과 같이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관

계가 경색될 것을 우려하여 북한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경

우가 비일비재했음. 새 정부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

회화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할 필요가 있음. 새 정부의 전략적 발상은 ‘총론’ 

수준에서는 설득력이 있음. 그렇지만 2차 핵심험 이후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지

고 남북 경색 국면이 깊어지면서 ‘각론’ 수준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제 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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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6‧15 선언’과 ‘10‧4 선언’ 전면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DJ와 일부 국내 전문가들도 북한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상황임. 북한에 퍼

준 달러가 핵실험에 이용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마치 남북 관계 경색 책임

이 새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선언들의 이행을 주장하는 DJ의 행태는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전직(前職) 대통령의 모습임. 국가의 연속

성을 고려하여 두 선언을 새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음. 한국은 엄연히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

으며 대통령은 국민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선출됨. 새 정부의 출범은 기존 대북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국민의 여론이 표출된 것임. 그러므로 새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 변화된 상황, 새로운 국익의 정의에 따라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

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함. 이러한 사실은 미국 등 여타 선진민

주국가에서 정권 교체와 함께 새 정부의 대외 정책 노선이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

되는 것에서 확인되고 있음. 퇴임한 부시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오바마대통령에게 

이라크에서 철군하지 말고 계속 주둔해서 싸우라고 강요하는 것을 들어본 바 없음.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어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균

형잡힌 시각일 것임. DJ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맞장구

를 침으로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Ⅱ. ‘6‧15 남북공동선언’  내용 평가

- 제1항은 통일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함. 북

한이 내세우는 ‘민족공조론’을 명문화한 조항임. 우선 세계화시대에 ‘우리민족끼리’

라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전체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노선을 정당화시

켜주는 결과를 가져옴.

- 제1항의 ‘민족공조론’은 북한이 과거부터 주장해오던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

수를 달성하기 위해 내세운 것임.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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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대북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안보 여건을 확보함으로써 경제발전이 

가능했음. 북한의 주장은 민족이라는 감성적 구호를 내세워 반미감정을 조장하여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려는 시도임. ‘민족공조’보다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오늘의 한

국은 발전했음. ‘민족공조론’은 ‘민족공멸론’에 불과함. 

- 제1항은 통일문제 접근방식에서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체제’ 문제를 배제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옴. 통일문제는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상이한 두 체제를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역사

적, 문화적 차원에서 남북한은 이미 같은 민족을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도 민족을 

내세우면 더 이상 통일문제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어짐. 북한은 민족이라는 감성적 

논리를 내세워 한국 사회가 북한 체제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제

대로 보지 못하도록 현혹하고 있음. 가장 좋은 예가 북한의 인권 문제임. 나아가 

대북 지원 문제도 체제 통일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서로 돕는다는 

‘민족공조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그야말

로 대북 지원이 일방적 퍼주기로 끝나고 있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동

안 북한에 지원된 현금은 29억불에 달함. 이 중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불법적으

로 준 4억5천만불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 지원은 대부분 관광과 교역, 사회문화

교류의 분야에서 지원된 것임. 40억원에 달하는 현물 지원의 경우도 식량, 비료,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분야에 지원됨. 이런 방식의 지원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유

도할 수 없음. 통일이 체제 통합의 문제라고 한다면 대북 지원은 북한 체제가 변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제1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통일이 체제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거 냉

전 당시 소련과 미국처럼 상호의존 관계없이 분리된 채로 지내야 함. 미국과 소련

은 서로 다른 민족으로서 우리와 달리 서로 통일을 상정하지 않고 적대적 관계를 

지속함. 그런 관계 하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함. 남

북관계도 체제 통합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두 국가로 존재하면서 북한의 정책처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에 신중을 기해야 함. 더욱

이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게 달러 현찰로 뒷돈을 주고 지원하는 방식은 강도에게 

무기살 돈을 주는 것과 같은 자살적 행위임. 남북경협이 진정으로 통일의 기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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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위한 것이라면 향후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남북경협 지원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결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북한에 제공된 달러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된 것이 명확해지고 

있음.

- 제1항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민족’을 내세워 체제를 유지

하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창출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원래 사회주의는 

‘민족’이 아니라 ‘계급’의 논리에 기초해 있음. 북한은 세습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

해 계급이 아니라 민족을 내세워 주체사상을 만들고 현대판 봉건국가를 구축함. 그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와 계급 논리가 더 이상 현실적 설득

력을 갖기 못하게 되자 ‘민족공조론’을 들고 나옴. 동 선언은 이러한 북한의 선전 

문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

- 제2항은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 방

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함.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규정하

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 추진’이라는 규정과 정면으

로 배치됨. 이 조항은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킴. 동 선언 

이후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공식 인정했다고 왜곡, 선전하

고 있음. 이렇게 노골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예는 남북관계 합의서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없음.

- 제2항은 역사적, 이론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내용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노

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DJ의 개인적 욕망이 빚어낸 문제의 조항임. 우선 두개의 정치

체가 통합을 이루는 방식인 연합제와 연방제는 동질체제(homogeneous system)

을 전제로 하고 있음. 남북한과 같은 이질체제(heterogeneous system)은 연합이

든 연방국가를 이론적으로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것은 검증된 

사실임. 따라서 한국의 통일방안이 최종 통일국가 건설 이전에 과도적 단계로 남북

연합단계를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하여 북한이 

정치 및 경제 체제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동질체제로 

변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한 연합이 구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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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는 국가연합의 대표적 형태임. 이들 회원 국가들은 모두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를 갖고 있는 동질체제의 국가들임. 최근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과거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국가들임. 심지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단순히 

시장경제체제를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자의 규모까지도 일정 수준을 유

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연합제는 연방제보다 느슨한 국가통합형태임. 

- 연합제가 이 정도의 체제의 동질성을 요구한다고 하면 더욱 견고한 연방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체제의 동질성을 요구할 것임. 따라서 체제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합제와 연방제는 이론적,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음. 북한의 경우 연방

제는 북한식의 방식으로 체제의 통합, 즉 동질화를 이루겠다는 공산화 방식의 통일

방안으로서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에 속한 모든 주들의 체제의 동질성을 

중앙정부가 무력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헌법 제4조에 설정해 두고 있음. 만약 

50개 주 중 어느 한 주가 공산주의를 채택한다고 하면 중앙정부는 군사력을 동원

하여 그 주를 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음. 이처럼 연합제보다 더욱 견고한 연방제의 

경우에도 체제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성립할 수 없음. 북한의 연방제 통

일방안을 보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제시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질체제가 

공존하는 연방국가는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주장은 허구적이고 선전에 불과함.

-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중국의 ‘일국양제안’(一國兩制案)을 모방한 것임. 원용

하되 북한에게 유리한 부분만 억지로 가져왔음.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을 추진

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함. 자본주의경

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의 존재가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자본과 시장의 측면에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상황임. 또한 군사력 측

면에서 대만은 중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음. 미국과 중국은 외교관계를 개선

하면서 두가지 점에 합의함. ‘하나의 중국 원칙’과 ‘평화적 통일 원칙’임. 미국은 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만에 무기를 팔지만 대만의 군사력이 중국을 위협할 정도

는 아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대만에 대한 압도적 군사적 우위가 상이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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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제 체제의 존재를 용인하는 중국의 ‘일국양제안’을 가능케 함. 결국 이 안을 

통해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방식을 추구하

고 있음.

- 북한 연방제안의 경우 그 전제조건으로서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등을 내세우고 있음.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북한은 중국과 같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함. 특히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한국

이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차 핵 실험을 거쳐 실질적 핵 보유국으

로 등장한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경우와 달리 북한은 개혁개방은 추구하지 않고 군사적 우위 확보를 통해서 

‘1국가 2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이 점에서 동 선언 2항은 비현실적인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옴.

- 제3항에서 남북한은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함. 한국은 2000년 9월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을 송환했음. 이들의 송환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말았음.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문제 논의 자체

를 거부하고 있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면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

라는 안이한 발상이 장기수 송환과 같은 북한에게 좋은 선전의 빌미를 제공함. 장

기수 송환 조기 결정은 남북정상회담을 조급히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

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준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음. 

- 한국이 해결을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인도적 문제 중 하나는 이산가족 문제임. 비장

기수 송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차례 약 100명씩을 교환하는 제한적 수준

의 상봉행사를 허용했을 뿐임. 이산가족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인 모든 이산가족 생

사 확인, 상봉, 재결합은 동 선언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식량, 비료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남 협상수단으로 활

용함.     

- 동 선언 제4항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합의함. 지

난 10년간 북한에 제공된 현금, 현물 지원은 약70억불에 이르고 있음. 이 중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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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30억불, 현물 지원이 40억불을 상회하고 있음.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잡힌 것

일 뿐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에게 주어진 뒤돈 현찰을 합치면 70억불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가 북한에 건네졌을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대북지원은 통일에 대비

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사용되기보다는 김정일의 사금고로 들어가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어 한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발

생하고 있음.

- 한국의 무조건적 현찰 지원으로 북한은 지난 10년간 연간 총 외화수입(년간 15-20

억불)의 10-30%를 한국으로부터 획득함.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달러를 무조건적으

로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은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오히려 느끼지 못함. 햇

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겠다는 DJ정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

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런 무조건적 대북지원의 근거를 제공한 동 선

언 제4항은 이런 문제점의 출발점이었음.

- 제4항의 ‘사회문화 제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남북한 민간 차원의 교

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남북한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민간 대 민간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함. 북한은 대남 통일전략 차원에서 공작기관이 주도하여 민간교류

를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민간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함.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도 고

립된 지역을 설정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관광이 이루

어짐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한국의 경우 DJ정부의 부추김과 함께 

너도나도 북으로 가야한다는 감성적 접근이 북한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막고 

북한보다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안보문화의 부정적 변화를 가

져옴.

- 동 선언의 부속조항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명시되어 있음. 그 시기

는 ‘적절한 시기에’라고 애매모호하게 처리되고 있음. 이런 모호한 합의는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북한에게 변명의 여지를 제공함. 북한이 기존 합의를 지

키지도 않았는데 참여정부는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

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잘못을 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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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 탄생한지 갓 60년을 넘긴 대한민국은 건국, 근대화, 민주화 과정을 거쳐 왔음. 통일

은 한국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국가적 과제이며 성취될 경우 역사적 업적으로 

남을 것임. 역대 대통령들이 이 문제에 정치적 야심을 갖고 집착했다는 사실을 문

제시할 수는 없음. 그렇지만 ‘6‧15 선언’과 ‘10‧4 선언’의 경우 접근방식과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통일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core values)를 

훼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남북정상간 합의 내용도 이런 범위를 벗어

나서는 안됨. 더욱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뒷돈을 준다든지 조급증에서 북한의 일

방적이고 비합리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잘못임.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

여정부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함.

-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이명박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

을 결정했음. 이로써 그동안 이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빚어졌던 혼선은 일단락되

었음. 그렇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은 성명을 통한 새 정부 비난에서 시작

하여 금강산 민간인 피살, 금강산과 개성 관광 중단, 개성공단 내 한국 정부 관리 

추방, 군사도발 공개적 언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민간인 억류, 개성공단 

폐쇄 위협, 제2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순차적으로 그 수위를 높여오고 있었음. 지

금까지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음. 속수무책으로 있

거나 이런 저런 대응 방안을 논의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햄릿형 대북정책’

을 보여 왔음. 북한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위협 수위

를 지속적으로 높여오고 있음. 어딘가에서는 북한 도발과 위협 수위 상승의 고리를 

끊어야 할 필요가 있음.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여기에 멈출지 아니면 NLL

과 같은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할지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미국의 경우 트루먼행정부가 냉전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한 ‘봉쇄전략’은 ‘아버지 부

시’ 재임 중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모두 아홉 개 행정부의 공식적 대소련 국가전략

이었음. 미국은 봉쇄전략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냉전의 평

화적 종식을 이루어냄. 삼각외교(triangular diplomacy)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냉전 구도에 변화를 가져온 키신저조차 자신의 새로운 전략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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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함. 햇볕정책과 6‧15선언은 기존 대북정책의 전

략적 발상에 패러다임적 변화를 가져온 정책임. 그러나 그 변화는 앞서 지적한 바

와 같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한국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에서 보는 것처

럼 그 휴유증은 조만간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음. 이런 문제점이 명백해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을 준수하라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심각하게 국론분

열을 조장하고 있음.

- 민주화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남한에서는 과거 그토

록 인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왜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지 납득하기 어려움. 향후 남북간 협의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되어야 

함. 이 문제는 이명박정부가 지난 정권들과 달리 원칙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

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안보, 경협, 인권 문제를 연계시킨 1975년 헬싱키 협정을 하

나의 모델로 삼아야 함. 북핵, 경협,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는 ‘한반도형 헬싱

키프로세스’ 추진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

- 대북정책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을 갖고 대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우선 얻어먹는 북한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한국이 지원의 내용을 카테고라이즈해야 함. 인도적 지원, 보상

적 지원,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구분짓고 그것을 명확히 해 나가야 함. 어떤 상황

이 발생하더라도 북한 주민을 위해 계속 양자간,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북한 주민

에게 주는 것은 인도적 지원, 그 밖의 지원들도 6자회담을 통해서 여타 국가들과 

함께 주는 보상적 지원 등으로 구분해나가야 함. 이런 구분을 통해서 대국민 설득

이 용이할 것임.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북한의 논리에 사

회화당하지 말고 오히려 북한을 우리의 논리에 역사회화시킬 수 있도록 원칙을 갖

고 대응해야 함.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전 성 훈 (통일연구원)

Ⅰ. 새로운 대북정책의 필요성

2008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세와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009년 봄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연이은 2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중대한 전

기를 맞게 되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한 정권이 2012년에 문을 열겠다는 

‘강성대국’의 실체가 분명해졌다. 김정일의 강성대국은 주민을 배불리 먹이고 잘살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군사강국’인 것이다. 3대 부자세습에 성공

하기 위해서 믿을 것은 무력밖에 없다는 것이 김정일의 생각인 것 같다. 이제 우리에

게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 북핵정책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햇볕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위, “북한문제”(남북관

계에서 발생한 문제와 핵개발 등 북한 정권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를 둘러싸고 남남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국민화합을 저해한 것은 물론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

이 되어 왔다. 대북정책의 기본 철학과 노선에 있어서 지난 10년 정부와 다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경제력이 한국과 비교하면 수 십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 북한에 관한 문제는 국정

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안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대남

공세와 남한 내 “친북세력”(북한주민이 아니라 김정일을 지지하는 세력)의 대정부 비

판 그리고 북핵·인권 문제 등이 초래한 북한문제의 국제화로 인해서, 정치, 외교, 안

보,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남북관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누가 집권세력이던 간에 국정운영 

제 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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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파괴력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차

단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광범위한 국

민적 지지 속에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문제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

을 이루고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이다. 

Ⅱ. 국민 화합과 통합의 요건

대북관계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춤으

로써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

대를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①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진단, ②남북관계와 통일

의 비전 공유.

1.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교훈 도출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의 대북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고, 어떤 실책을 범했

으며, 왜 지금과 같은 첨예한 남남갈등과 안보위기를 야기했는가를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해서 공유해야 한다.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덮어 둔 채로 국민화합을 논하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

과 마찬가지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간의 대북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잘된 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진

단해서 향후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2.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비전 공유

남북관계의 발전이 추구하는 목표와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

기 위해서 여·야, 우파·좌파, 진보·보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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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통일을 향한 우리 사회의 진지한 담론은 사실상 사라져버

렸다. 북한 정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는 대신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제쳐놓음

으로써 사실상 통일을 등진 대북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에 있었던 통일담

론은 통일비용이 감당할 수 없이 클 것이라는 전망, 독일 통일의 후유증과 문제점, 남

북간의 국력 격차 등 주로 통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모아짐으로써, 각

종 여론조사에서 통일을 주저하는 의견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이 초래되었다.

남북관계가 지향하는 가치의 불확실성과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의 부재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약화시키는 부작용

을 초래했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

제 체제로 탈바꿈하도록 설득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통일의 미래상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체제에 토대를 둔 한민족 복지국가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정립

되어야 한다. 

Ⅲ.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1. 남북관계의 과도한 정치화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대통령과 정권차원에서 남북대화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남북대화의 과도한 정치화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했다.

첫째, 남한의 협상카드와 내부적 약점을 노출시키고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겼다. 둘째, 남북대화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합의 도출과 회담의 연속성 유

지 여부에 둠으로써, 북한에게 과도하게 양보하고 소위 ‘회담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회담을 진행하는 등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협상태도를 유발했다. 셋째, 장기적이고 종

합적인 대북전략이 결여되었고, 북한정권의 입지만 살려주면서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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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입장 고수

한국전쟁과 분단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북한 정권을 도와주어야 할 대

상으로 그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호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관철함

으로써, 남북관계와 북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혼란을 유발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세기의 독재자 김정일을 “판단력을 갖춘 유능한 지도

자”(김대중 대통령의 발언)로 미화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참여정부

의 국방백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는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변할 것이라는 단순한 감상적인 생각

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입장이 한·미간의 이견을 촉발시키고 동맹관계

의 훼손을 야기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어려움

을 야기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한국內 허위 안보감의 유발·확산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고 평화시대가 도래했다는 견해를 전파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허위 안보

감”(False Sense of Security)을 확산시켰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분단의 근본

원인인 ‘이념적 대립과 군사적 대치상태’라는 냉엄한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정신무장

을 해제하는 부작용을 유발했다. 이 시기에 진행된 조건 없는 대북지원, 무분별한 퍼

주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평화를 사야한다’고 말했

다. 그러나 북한이 정작 한 일은 끊임없는 핵개발, 미사일 개발이었다. 

또한 북한의 공격적 태도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에게 경시당한 

것은 물론 김정일 정권의 도발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야기했다. 국법질서 위

반행위에 대한 비판의식 약화, 군의 정신전력 약화, 미국이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라

는 인식 등이 허위 안보감이 확산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기습선

제공격으로 2002년 서해교전을 일으켰고, NLL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으며,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실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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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북지원의 혜택을 북한 정권이 장악하도록 방치

북한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은 북한에 지원된 물자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지를 파악하고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지원 물자를 자의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했다. 이로 인해, 대북

지원 혜택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고, 

다음과 같은 대북지원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북한 주

민들의 삶의 개선을 통한 남북화해·협력 유도, ②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③남북간 동

질성 회복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등.

5. 남북 교류협력의 부패·비정상화 초래

제1차 정상회담의 대가로 대규모 현금을 제공한 것은 물론, 각종 남북협력 사업에

서 뒷돈을 제공하는 관행이 만들어짐으로써 남북간 협력과 거래가 도덕성을 잃고 정

상적인 상도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부패는 북한 정권과 주민

들을 진정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상거래 습성에 빠지도록 만들

었고,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불신을 자초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남북관계의 부패에 대한 의혹

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안보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평화체제 추진

평화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평화체제 구축을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다. 평화체제 구축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사안이지만 한국에서

는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

조 해체”를,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창했으며, 이런 논의를 선도했

던 전문가와 관료들이 당시에 “돈을 주고서라도 평화를 사야한다”면서 막대한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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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합리화했다.

지난 10년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국가안보 분야에서 ‘기존질서의 변화’와 

‘과거의 정리’라는 관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조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평화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안보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전체제와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미국책임론, 한·미 동맹 책임

론’이 기본전제로 깔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체

제위협을 받고 있으며, 적대정책 해소를 위해서 정전체제를 바꿔야 하고 한·미 동맹

의 근간인 핵우산을 철폐해야 한다는 북한정권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 긴장에 대한 ‘미국책임론, 한·미 동맹 책임론’은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

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 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발전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담론은 우리 사회에 ‘평화만능주

의’, ‘북한자극 불가론’, ‘한·미에 의한 긴장고조 불가론’ ‘대화지상주의’(남북대화가 진

행되기만 하면 평화는 유지되는 것이라는 대화에 대한 맹신과 타성), 국가안보에 대

한 국민 의식 약화 등을 초래했다. 반면에, 일방적 군축을 통한 국방비 절감, 안보현

실을 무시한 국방비의 사회 환원 시도, 막대한 통일비용과 독일통일의 후유증 등 통

일의 부담 강조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현실적 통일 불가론’, ‘평화에 대한 환상과 허

위 안보감’, ‘군의 사기와 전투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확산시켰다. 

여건과 토대의 구축이 중요한 평화체제의 특성을 무시한 이러한 접근은 ‘바람직하

지 못한 과거사 정리’, ‘남북관계의 불가역적인 개선’ 및 ‘남북대결구조 해체를 통한 

평화시대의 도래’ 등 지난 10년 정부가 지향했던 정치적인 계획들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성급한 평화체제 추진은 국가 정체성의 위기와 남남갈등 그리고 평화와 대화

에 대한 맹신을 유발한 것은 물론 주요 동맹국들의 경계심을 야기하고 외교적인 마

찰까지 초래했다.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연구와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지켜 온 정전체제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정확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모든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보완·발전시켜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

본적으로 정전체제와 한·미 동맹은 부정하고 척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소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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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나가야 할 자산이다. 정전체제에 문제가 있으니 바꿔야 한다는 것은 북한의 일관

된 주장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7.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민족공조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에 말려들어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비판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인권문제, 북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입

장을 지지하거나 이해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

고 신뢰를 잃도록 만들었으며 동맹관계의 균열까지 야기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과 동포애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정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했고 북한 동포에 대한 

애정도 부족했으며 북한 정권만을 중시하는 입장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상식에 반

하는 북한인권 정책이 나왔고, 이로 인해 남남갈등이 유발되고 국제적인 비판을 받

았다. 

‘우리 민족끼리’가 상징하는 북한의 민족공조 전략은 남한 내의 반미주의를 부추기는 

대남전략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대북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임으로써 결

과적으로 우리마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이중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Ⅳ.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1. 2008년의 역사적 좌표에 대한 각성

대북·통일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10년 정부와 정통보수를 기반으

로 하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차별화되는 분야가 바로 북한문제이며, 건국 이후 보수

이념이 압도했던 한국사회가 지난 10년간 가장 크게 홍역을 치렀던 분야도 바로 북

한·통일 문제이다. 

건국 이후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지하화·음성화되었던 친북·반미·좌파 활동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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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지난 10년 동안,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과 과도한 반미

감정의 표출 등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졌던 감상적인 환상이 깨지는 성과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0년 정상회담 직후 

우리사회에서 나타났던 ‘김정일 신드롬’이 2007년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무분별한 대

북지원, 김정일 비위 맞추기와 대북 저자세,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국민들의 자존심

이 상하고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위, ‘대북 퍼주기 피로증후군’이 발

생했으며, 북한문제에 대한 여론이 전반적으로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결국 이

런 민심이 2007년 대선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지난 10년의 시간은 정부의 단속과 규제에서 벗어난 국민여론이 그동안 접해보

지 못했던 좌파사상을 접하는 실험의 기간이었지만, 그 폐단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다시 원래의 보수로 회기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07년 12월이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대북 무력사용 불사’ 내지는 ‘親美·從美’와 같이 과거 보수정권의 고정관념들

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성숙한 국민

여론의 수준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무력사용 등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

로 국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 그리고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설정을 

통해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외교의 자세가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2.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대북 이원화 정책 추진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기본가치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이제는 국가

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정

상화’란 지난 10년간 왜곡되었던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현재의 남북분단은 대한민국

의 주도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평화통일로 나가기 위한 과도

기적 상황이라는 확고한 인식에 따라,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이원화된 대북정책을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적대세력인 동시에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양면성(이

중성)을 지닌 존재라는 기존의 모호한 개념이 북한문제에 대한 국민적 혼란과 남남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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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유발한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이런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북한에는 ‘가해자인 

정권과 피해자인 주민’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집단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원화 정책의 핵심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권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권과 주민 분리’ 접근은 남

북관계를 양면적·이중적인 관계로 인식해 온 그동안의 모호한 입장과 이에 기초해서 

추진된 햇볕정책이 드러낸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 지원’이

라는 명분하에 실제로는 북한의 독재체제를 지원한 지난 10년 정부의 정책실패를 되

풀이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는 인정하되, 대북 지원과 협력의 초점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데에 맞춘다면, 햇볕정책과 차별화시

키면서 국제적·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고,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수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원화 

정책은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정책적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북한

을 도와줘야 한다는 국내여론에 부응할 수 있고, 인권·핵문제 등 북한정권이 야기하

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신

뢰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평가

‘6·15, 10·4 선언’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었는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함으로써, 두 선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 북한 정권의 조건없는 

이행요구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의 남북대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이전의 남북대화와 역사적·법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 체결된 남북

간 합의에는 그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합의를 반드시 언급함으로써 합의정신을 계승

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6·15 공동선언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남북기본합의서는 7·4 공동성명을 명시하고 있으나, 6·15 및 10·4 공동선언은 기본합

의서와 7·4 공동성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측은 기본합

의서의 이행을 촉구했으나 김정일이 본인의 서명이 없는 문건은 유효성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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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며 거부했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남측이 기본합의서 이행 문제를 제기했

으나 북측이 거부했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6·15 및 10·4 선언을 고정불변의 조건으로 인식하지 말

고, 남북대화의 역사적 맥락과 법적·절차적 차원에서 그 의미와 문제점을 재평가함으

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남남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다. 

가. 6·15 공동선언의 문제점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사이의 유

사성을 확인한 것은 남한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하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남한과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

의 통일방안 사이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

향시켜 나가기로” 한 6·15 선언 제2항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 제4조에 배치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과 다른 방안을 갖

고서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6·15 선언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조건식 전 통일부차관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합의내용을 설명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연방, 3단계가 통일인데 1단계는 현재

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1) 조건식 차관은 “이는 김 대통령이 북한과 

통일방안을 협의할 때 한국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자신의 3단계 통일론에 의거했다는 

의미”라고 진단하면서, 현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정상회담 내용을 기록한 메모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2) 

남한의 통일방안에는 ‘연합단계’라는 표현은 있어도 ‘연합제’라는 표현은 없으며, 김

대중 대통령의 개인적인 통일방안인 공화국연합제에만 ‘연합제’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자 한 자 한 자가 중요한 남북간 합의문서에서 ‘연합단

계’와 ‘연합제’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특히 공화국

1) 조건식, ｢중앙일보｣, 2007년 8월 28일, 35면.

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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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의 ‘연합’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연합’과 달리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과 

국가보안법 손질을 포함하는 급진적인 것으로서,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했다는 점도 6·15 선언이 공

화국연합제에 기초한 합의였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남남갈등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인 남북관계발전법률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제는 당시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분들이 나서서 6·15 공동선언을 

둘러싼 제반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제1차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통일방안인 공화국연방제를 갖고 북한과 

협상했다면, 6·15 공동선언의 법적 타당성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절차상의 

정당성을 결여한 만큼, 6·15 공동선언을 토대로 한 이후의 모든 합의도 그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문점들이 명확하게 해소되는 것만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남남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지름길이다.  

나. 10·4 정상선언의 문제점

임기 말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치러진 제2차 정

상회담은 개최 자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가 없었던 회의임이 분명하다. 참

여정부는 정상회담 준비과정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대북정책을 투명하

게 추진하고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법률’의 취지에 어긋

나는 것이다. 물론 이 법률에서 국가안보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고 했으나, 정상회담의 파장이 미칠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야당의 핵심 지도부에라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면 법률의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화합도 도모할 수 있었을 것

이다.

우리보다 못사는 북한과 굳이 상호주의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했으면 북한도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성의를 보이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합당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7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지원에

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위협이며, 재래식 

군사위협 역시 한 치도 줄어들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위협 수위는 1990년대 초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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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불바다”에서 이제는 “남한 잿더미”로 한층 강화되었다. 

설혹 현 정부가 10·4 선언의 모든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려고 해도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통일정책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률 제21조 3항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북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추산에 따르면,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도 14조 3천억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헌법 제60조 

1항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 국

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무단 장기구금 사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

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경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설혹 북한 땅에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로 유엔의 경제제

재를 받는 북한산 물품을 살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10·4 선언의 이행 자체가 비현

실적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경협의 장점만 선전하면서 단점을 은폐하던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개혁·개방 없는 북한과의 경협이 마치 모래성처럼 외

양은 번듯해 보이지만 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리

고, 개성공단의 허와 실, 남북경협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남북경협의 목표가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가르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거래 관행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그래

야만 진정한 남북협력을 이루고 북한의 변화와 개방도 가능할 것이다.  

4.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태도 시정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정일이 서명한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유

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본합의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 일

각에서는 김정일이 서명한 합의가 북한에서는 성스러운 문건으로 신성시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6·15, 10·4 선언에 대한 철저한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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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합의서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이런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우선 

자신이 서명한 문건이 아니라 유효하지 않다는 김정일의 논리가 매우 불합리하다. 유

훈통치를 내걸며 아버지의 유산을 중시한 김정일로서, 연형묵 총리가 서명한 문건이

라고는 하지만 김일성이 허락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더 나아가,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문건이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북한식 논리를 따르자면, 이명박 대통령이야 말로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김정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섬겨야 할 상전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상대

가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이지만, 이제는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협력을 위해서 이런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5. 새로운 북핵 해법 마련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새로운 북핵 해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6

자회담을 어떻게 살리고 기존 6자회담 합의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떻게 북핵을 폐기

시킬 것인가 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오각성과 

심기일전이다. “왜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뼈를 깎는 

반성을 토대로 교훈과 시사점을 습득한 후에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로 잠시 중단되었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1990년대 후반

부터 공개, 비공개적으로 재개되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당시 우리 정부는 자체 

정보력, 미국의 정보협조 및 파키스탄 등 관련국들의 정보제공을 토대로 북한의 핵개

발 활동에 대해서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었지만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수수방관하면서 

오늘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마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맥 놓고 있다가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급기야 안보의 둑이 터진 것이 작금의 북

핵사태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정부의 실패한 북핵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교

훈을 도출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목표 하에, 북핵정책 전반에 대한 검

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북핵정책은 6자회담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

다는 단순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6자회담이 실패하면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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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 일이 없다면서 6자회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역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그러

나 당사자인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나선 마당에 6자회담의 장래가 매우 어둡다

는 엄연한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제의한 4자회담을 클린턴

이 물러나자 거부했듯이, 북한은 6자회담을 만든 부시가 물러나자 바로 회담을 거부

한 것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6자회담을 추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북

핵상황의 전개 시나리오를 단순하게 추정하더라도,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할 

확률과 핵보유를 고집할 확률은 ‘50 : 50’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전자에 대처하는 수

단이라면 북한이 핵을 고집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6자회담과 같은 비중으로 준비하

는 것이 마땅하다. 어쩌면 남북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한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큰 틀

의 대북전략을 통일전략과 연계해서 수립해야 한다. 

6자회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중간평가도 필요하다. ‘6자회담은 지고의 선’이라는 

단순한 사고에서 탈피해서, 종합적 국익의 관점에서 지난 6년간 진행된 6자회담의 합

의과정과 이행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해석과 입

장이 나와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 오바마 행정부에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

야 한다. 향후 북핵폐기를 위한 한·미 협력과정에서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6자회

담에 대한 중간평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라운드테이블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진단 및 대북정책 방향

구 본 학 (한림국제대학원대)

□ 남북관계의 배경

○ 과거 한국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가정하고 인적‧물적 교류와 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왔음.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동안 한국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했으며, 각종 남북

대화 및 군사회담이 개최되었고, 금강산 관관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되었

으며, 북한에서는 ｢7.1조치｣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정책 변화도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주민통제를 지속했으며, 대남 군사 위협에도 변

화가 없었음.

-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에 지급된 경화는 군사

용으로 전환되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한 식량도 군사용으로 전용되어 한

국의 대북지원이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이와 함께, 북한은 한국과의 남북협력, 남북공조, 민족공조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안보위협을 지속하였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일관

되게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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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북한은 남북대화와 협력을 제의하면서 부분적‧제한적 개방 또는 타협의 신호

를 보이면서 한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확보하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기대 상승을 

유도하는 한편, 일정 기간 경과 후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교류협력을 차단하면서 

체제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대화를 거부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등 햇볕정책의 이행을 요구하였음.

○ 2008년 7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음

에도 불구,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은 이후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직접적 원

인이 되었음.

○ 2008년 8월 경 김정일의 뇌졸중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명

박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나, 북한은 대남 협박을 지속하면

서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켰음.

○ 미북관계에서도 2008년 6월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이후 미국의 테러지

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국에서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국과 마찰과 갈등을 

시작하였으며, 미국이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대상국에서 해제했음에도 불구

하고 검증의정서 채택을 둘러싼 미북협상이 실패함으로써 북한 핵불능화도 중단

되었음.

○ 북한의 지속된 대남 비난과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로 남북대화는 원천적으로 봉

쇄되었으며, 북한은 개성공단 출입 통제조치에 이어 작년 12월부터 NLL에 대한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해 왔고, 2009년 1월부터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대남 군사위협을 더욱 강화하였음.

○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이에 국제사회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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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의장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북한은 유

엔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고,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을 감행하였음.

□ 북한의 대남‧대미 강경정책의 배경

○ 체제 내적 차원

- 첫째, 대남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인바, 지난 10년

간의 햇볕정책으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중국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점차 알려짐으로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에 이미 상

당히 노출되어 왔음. 따라서 느슨해진 북한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

해 대남 군사긴장을 조성하는 것임.

- 둘째,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인해 권력 엘리트 내부에서의 동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후계체계의 권력 승계를 원만히 진행하려는 것임.

- 셋째, 미사일과 핵실험을 연이어 성공했다고 선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

유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선포한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 대남전략 차원

- 첫째,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

를 보여 주어야 대북지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 즉 제한적 상호주의 입장에

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려 하였으며, 과거의 일방적 대북지원이 아닌 실용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을 천명하였는 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으

로 회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군사긴장을 조성하고 대남 강경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임.

- 둘째, 북한은 대남 군사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국 국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

을 조성하고, 한국 국민들 내부의 남남갈등을 심화시켜 내부혼란을 증대시키는 

한편, 이명박 정부와 보수집단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켜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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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대북동조 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영원한 주도

권을 행사하려는 것임.

○ 대미전략 차원

- 작년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는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였

으며, 이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는 근본 인식 하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한 부시 

대통령의 접근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임.

- 따라서 김정일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미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희망

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작년 11월 6일 리근 국장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북

관계 진전을 탐색하였음.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금

융위기 해소와 아프간전, 이라크전에 최우선의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한반

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미북 양자간 협상을 

강요하는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임.

- 2차 핵실험은 북한 핵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핵문

제는 핵군축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핵과 주한미

군을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자고 주장하는 것임.

□ 북한의 향후 정책방향

○ 북한이 대남 및 대미 강경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또

는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대남 및 대외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즉, 북한의 대남 

및 대외관계보다는 대내적 요인에 의해 현재의 대남 및 대외 강경정책이 추진되

고 있다고 판단됨.

○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남북 및 미북관계의 근본 틀

을 바꾸는 것임.

- 북한은 경제적 보상 정도는 일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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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것은 남북관계와 미북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 구조를 바꾸자는 것을 의미함.

- 정전협정 때문에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평화협정

을 체결하자고 제의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북 

평화협정을 근거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유엔사까지 해체시킨 후 한반도

를 적화통일하려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한국 또는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북한의 내부가 안정되어야 대남 및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생각됨.

- 금강산 및 개성 관광사업의 중단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성공단은 불

확실성을 남겨둠으로써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남한의 내부

갈등(남남갈등)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유발시키는 매커니즘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NLL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단기간 내에 진정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으며, 

차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긴장의 수위를 높이면서 연합훈

련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미북관계를 완전한 파탄 상

태로 몰고 갈 수 있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섣부른 

모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 왔으

나, 북한은 체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수하면서까지 관광수입, 노동자의 임금

수입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

-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수입 등은 연간 약 7천만 달러

에 달하였으나, 남북경협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체제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됨.

- 비록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통제된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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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견지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음.

- 남북대화의 단절이 장기화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의 최대

의 성과이며 남북관계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하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김정일의 후계체제 승계 문제가 안정될 때까지, 또는 강성대국의 문

을 열었다고 선언하게 될 2012년, 또는 제한적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게 될 때까지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동시에, 한국 국민에 대해 현재의 남북 군사긴장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됨.

○ 대미전략의 차원에서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해소와 아프간 및 이라크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여 미국의 북한 핵협상 목표를 

<핵 폐기>로부터 <핵 인정 및 체제안정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도록 강요하는 

의도라고 판단됨.

-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포기(abandonment)를 

선언하였으며, 그 이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13합의>와 <10.3합의>가 도

출되었음.

- <2.13합의>와 <10.3합의>는 북한의 핵불능화를 3단계로 추진하면서 2단계 불

능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약속한 것임.

- 북한은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에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SHOW를 연출

하면서 그것을 2단계 불능화라고 주장하였고, 미국에 대해 테러지원국 및 적성

국교역법 대상에서 북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반해, 미국은 불능화에 대한 검증까지를 2단계 불능화 작업이라고 주장하

였으나, 결국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에서 북한을 

해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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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북한은 검증의정서 채택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에서 검증을 수용하지 않

았고,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으며,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

행하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였음.

- 대미관계에서 북한의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를 인정받고 관계개선에 성공

하여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는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킨 바탕위에 억류하고 있는 여기

자 2명의 석방을 매개로 미국과 미북관계 개선에 이르는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

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됨. (또는 여기자 2명의 석방을 관계개선의 신호라는 의

미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임.)

□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남북의 전략적 타협이 없을 경우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가

능성이 높음.

- 남북관계의 단절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 모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

로 예상됨.

- 따라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체면을 존중하면서 명분있는 양보를 유도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양보는 북한측이 먼저 제의해야 가능함.

○ 북한의 위협과 협박에 타협할 경우 북한의 변화는 불가

-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 국민들의 일관된 희망임이 분명하나, 민족공조를 강조하

던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민간사업을 볼모로 하여 민족대결을 고조시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

-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협력 제의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섣부른 제의는 한국사회의 내부 갈등만 증폭시키게 될 우려가 있음.

- 남북경협의 상징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개성공단을 우리 정부가 먼저 폐쇄 

선언할 필요는 없으나,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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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이며 원칙을 존중하는 대북정책 추진 필요

- 지난 10년간 대북 포용정책에 의해 남북 교류협력이 증대되었으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및 개성관광 등이 시행 가능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폐쇄될 수 

있다면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임.

- 남북관계에서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

에서 탈피하여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발

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함.

- 즉,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해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이 변화에 나선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함.

<남남갈등>

○ 배경

- 2000년 6.15 정상회담부터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북정책, 북한을 보는 시각 등

에서 뚜렷한 양분화 현상 노정되기 시작

- 그 동안 잠재적으로 활동해 오던 친북‧좌파 인사들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

여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조명하기 시작

- 한국전쟁에 대한 재평가, 한국전쟁시 국군의 잘못된 행동 등 북한과 관련된 사

건들에 대한 인식 차이

- 주한미군을 둘러싼 재평가 시작: 노근리 사건, 매향리 사건, 한강 독극물 방류사

건, 환경오염,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문제 등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차이

- 한국 근현대사의 재인식과 관련된 재평가: 해방과 건국에 대한 재평가, 이승만 

대통령 및 건국세력에 대한 재평가, 군사정권에 대한 재평가 등

- 이러한 한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에 대한 재평가가 1998년부터 시

작되어 전통적인 평가와 인식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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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모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생과 

사”의 입장에서 투쟁

- 왜냐하면, 남북에 서로 대립되는 정치체제가 존재하며,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서로 상대방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때문

- 그 연장선 상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이 표출된 것이 남남갈등

- 대립되는 두개의 세력 또는 그룹이 존재(진보와 보수)하고, 사안에 따라 유동적

인 중간그룹이 존재; 중간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

○ 원인

- 이념적 차원 : 친북좌파 vs 친미반공)

․친북좌파세력은 그들의 identity를 북한에 두고 있으며, 한국 사회를 공산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대한민국의 건국이 민족의 분단을 가져왔으며, 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통치되어 왔다고 인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해방이 필요; 일부는 김정일 정권 찬양; 공산화 통일이 목표

․친미반공세력은 북한을 부정하며, 북한은 소련과 김일성에 의해 무력으로 공

산화되었음;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이라는 인식;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한미동맹 등 미국의 지원 때문; 북한 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김정일 정권의 붕괴 필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목표

- 정치성향 차원 : 보수 vs 진보

․보수세력은 기존 한국의 사회구조 유지를 희망; 급격한 변화 회피;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 왔던 세력 중심;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미국

에 대한 긍정적 시각

․진보세력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희망; 한국 사회의 비주류에 있던 세력을 중

심으로 1998년 대선 승리 이후 사회 주도 세력으로 등장; 북한에 대한 긍정

적 시각,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

- 대북정책 차원 : 포용 vs 압박

․포용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

으며, 남북 대결 구도를 고착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도

와주어야 한다;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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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발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압박하기 때문이다는 입장을 견지

․압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포용 때문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확

보 등 도발 능력을 확보했다; 북한을 무작정 도와주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 갈등해소 방안

- 남북에 적대적 정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인식의 스펙트

럼이 존재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희박

-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남과 북을 선과 악의 대

결로 해석/접근해서는 갈등 해소 불가

- 현실적으로 남북에 대립되는 두개의 정체가 존재하며, 서로 적대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남남갈등 약화는 가능하지만 해소는 불가능; 지속

적인 교육으로 극복 가능



라운드테이블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3)*

김 열 수 (국방대)

1. 2008년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

특히, 2008년 이후 북한은 양 방향으로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나는 대남 

도발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다. 전자는 2단계로 진행되었

다. 제1단계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고, 제2단계는 개성공단 출입 및 운영에 관

한 사건이다. 대남 도발 제3단계가 예고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북해역상에서의 

도발이다. 그러나 북한 군대가 “더 이상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고 “조선반

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북한의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5.27)”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대남 도발의 대상은 더 

넓어질 수 있다. 서북해역상에서의 도발뿐만 아니라 DMZ, 그리고 개성공단 근로자 

무더기 억류 사태 등의 도발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도 2단계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가 올해 4월의 장거리 로

켓 발사이고, 제2단계가 지난 달의 제2차 북핵 실험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인공위

성에 의해 포착되어 전 세계의 관심이 되자 북한은 이를 통신위성용이라고 주장하면

서 위성 발사에 필요한 국제적 절차를 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 

* 이 글은 국방대학교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이 글은 2009년 6월 5일 KIDA 

주최 제2회 북한군사포럼(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필자가 발표한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심리전인가, 실체인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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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을 실효화할 수 있는 안보리 제재 논의가 있게 되자, 북한 외무성은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

고,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깨끗이 재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원

자력기구(IAEA) 모니터 요원과 미국 핵전문가를 추방(4.14)하였다. 또한 안보리 의

장 성명이 채택되고 북한 기업 3곳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자,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

보리가 대북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은 안보리에 대한 

사죄 요구로까지 확대되었다.

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의 제2단계는 제2차 북핵실험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

한 국내외의 관심이 2달 이상 지속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점에 

비하면, 제2단계 도발은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예고하긴 했지만, 국내외에서 D-Day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습을 허

용한 셈이다.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안 결의가 논의도자, 북한 외

무성은 “유엔 안보리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담화를 발표(5.29)했다. 이로써 북한은 이제 공공연하

게 유엔 안보리마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형태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제3단계 도발 징후가 포착되었다. 

ICBM을 발사할 장비들이 발사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의 대 국제사회에 대한 제3단계 도발은 ICBM 발사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양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언제쯤 멈추게 될지 예측하기 힘

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PSI 전면 참여를 발표했고, 유엔 안보리는 더 강한 대

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남 및 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제3단계 도발 위협 중 어떤 것이 먼저 일

어날지 모른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한 선택의 수단과 방법, 그

리고 장소와 일자는 북한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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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 정책 방향 

대북 정책 방향이란 대 북한 정책을 의미하는지, 또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

발 위협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한국

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도 있기 때문에 한국과 국제사

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해서

는 한국 독자적으로, 양자적으로, 다자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의 차원에서 다층적으

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발 위협을 다루기 위한 대북 정

책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핵과 미사일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가. 북한 핵위협

(1) 회담의 틀 문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6자회담의 

틀이 순조롭지 못하다면 2+2, 또는 미-북 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회담 결과의 국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4대 강국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

이 쉽게 배반할 수 없으며, 한국의 분담금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장점이 있다. 미-

북 회담은 북한이 일관되게 선호하는 회담 형식이고 이럴 경우 한국이 소외될 가능

성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도 미-북간 회담의 결과였다. 한

국은 회담의 결과에 따라 분담금만 내야 될 것이다. 만일 2+2회담이 이루어지면, 러

시아와 소련이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고, 한국의 

이익이 반영되며, 적절한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외교부와 국방부의 입장 정리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의 역할은 다르다. 필요에 따라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고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외교부는 국제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북

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통일부는 민족의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나, 

국방부는 한국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주체가 북한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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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외교부나 통일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

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의 합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핵전쟁’

의 가능성에 따라 군사준비태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방부는 미국 

합참의 고민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 고민이 반영된 군사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

다. NSC도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

1992년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제1‧2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이 선언은 무효화되어 버렸다. 북핵 해결을 위한 회담이 지진 

부진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

를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무궁화 꽃을 다시 피워보자는 주장

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모험이 필요하다. 북한처럼 NPT와 IAEA

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

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에 대한 지렛대를 중국이 가지고 있

다면, 그리고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소홀

히 한다면, 이런 주장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더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4) 핵무기의 재반입?

1991년 미국의 아버지 부시 정부는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핵무기의 전 세계로의 

확산이 예상되자 고르바초프와의 회담 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미국의 단

거리 미사일용 핵탄두와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 이로써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

던 모든 핵무기가 한국에서 철수되었다.

2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부 단체에서는 철

수했던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대칭적 안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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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에 놓여 있는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를 당연히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이럴 경우, 북한이 회담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

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구소련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5)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의 ‘핵 주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핵주권과 

관련된 문제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1973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전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못하도

록 돼 있다. 협상을 통해 ‘핵주권’을 가지게 되면, 한국은 연간 3억 달러가 넘는 원자

력발전 연료용 농축우라늄 수입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재처리를 거치면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의 붕괴열량이 100분의 1로 감소해 폐기물 처리장의 

이용률이 100배로 향상되고 관리기간은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1)

정치권 일각에서 핵주권이 등장하는 이유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미일 원자력 협정

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게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1988년에 발효된 미일 원자력협정

으로 인해 일본은 핵연료 사이클 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41년 동

안 묶여 있던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4년에 그 시효가 끝난다. 따라서 재개정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2012년부터 협상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당장보다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41년을 기다려 협상하는데 몇 년을 못 기다릴 

이유가 없으며, 한국이 이를 촉구할 경우 오히려 일본 수준의 핵연료 사이클에 훨씬 

못 미치는 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긴 호흡을 가지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핵 처리와 농

축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

가도 관건이다.

1) 김광수, “한국 핵연료 주기 완성땐… 경제·환경 막대한 이익, 정치·안보 가치는 ‘덤’,” 한국일보 , 

2009년 1월 29일;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5/h2009052903080491040.htm 

(검색일: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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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tended Deterrence의 명문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하여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

하려 들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하여 제공하는 것이 확장된 억제이다. 

한국과 미국은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서 핵우

산 제공((provision of a nuclear umbrella)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2006년 북

한의 핵실험 직후 열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확장억제의 지속 보

장’을 명기함으로써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핵우산의 신속한 전개를 확인

하고 구체화하였다. 이미 SCM 공동성명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를 한미 정상간에 명문화해 보

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약속의 주체를 양국 국방장관 간의 수준에서 양

국 정상 간의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성사되면 한국과 미

국이 북한에게 경고하는 정치적‧군사적 상징성은 크다고 본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어느 정도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 회담의 틀을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도 북한 핵 프로그

램을 폐기시키기 위한 회담, 한국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양국 정상간의 Extended 

Deterrence의 명문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군사대비태세 및 국가대비태세

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북한 미사일 위협

(1)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1년 체결된 한

미 협정에 따라 한국은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만 하도록 되어 있다. 

사거리 제한이 풀릴 경우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우려도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거리와 중량을 늘릴 필요는 있다.

순항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협정과는 관련 없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각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순항미사일에만 의존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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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되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사거리

(700Km 내외)와 중량을 지닌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 적기를 놓치면 미국과의 협상도 어려워질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협정을 체결한 기간도 7년이 경과되었다는 점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

(2) MD 참여 추진?

MD 참여에 대한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 모든 것들이 북한발 미사일 위협 때문이

다.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일본은 전면 참여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도 참여하고 있

지 않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은 MD의 군사적 가치보다 주변국을 의식한 정치적 

가치 때문에 가입을 미뤄왔다. 이로 인해 MD는 국제정치의 중심이자 국내 논쟁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일부의 주장처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국은 MD에 참여할 수도 있

다. 그러나 미국형 MD보다는 한국형 MD(KAMD)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MD

의 효과성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쟁의 대상이 된다.

 

다. 핵과 미사일 위협

(1) PSI와 남북해운 합의서

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 남북해운 합의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I와 남북해운합의서를 상황에 따라 어

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이

를 PSI에 참여하는 국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채 준비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한국을 시험해 볼 수도 있다.

(2)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전력 구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이미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

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국방부는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합

동원거리공격폭탄(JSOW)과 통합정밀직격탄(JDAM), 그리고 합동공대지순항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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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SM)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사거리 1,500Km의 현무 3C

의 순항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시기와 그 수량 등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3) 전작권 전환 검토

한반도 안보 환경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검토해 

봐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지금 당장은 북한의 대남위협과 대 국제사회 위협, 북

한 급변사태 가능성 등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지만 정작 2012년의 국제 정세는 대

단히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고, 중국도 제5세대 후계자 선정에 돌입한다. 러시아도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

다. 또한 그 해는 김일성 100회 생일이자 김정일 70회 생일이고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이기도 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한국도 경제 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의 전력 증강

을 일부 순연시켰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2015-2016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농

후하다. 미군기지 이동과 전작권 전환의 연동도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것을 감안할 필

요가 있다는 뜻이다. 연합사의 해체는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하나 상실한다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이미 한미 국방부 장관은 

싱가폴에서 개최된 샹글리라 회의에서 매년 안보 상황 평가를 전작권 전환의 고려요

소로 포함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미국과 재협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3. 결 론 

NSC를 중심으로 한 안보정책결정기구는 북한의 대남 및 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 부서

의 견해가 반영된 부서별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안보관련 모든 부서의 견해가 

반영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한국일보 , 2009년 5월 26일,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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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가

장 시급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나 대규모 탈북민이 중국 국경으로 몰려들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도 이

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라운드테이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국방안보분야)

김 진 무 (한국국방연구원)

1.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태도 전망 위한 고려요소

○ 지난 20여년 동안의 북핵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위기조성전략 이후 대화가 재개되

고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

-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한 위기에서 제네바합의의 도출과 2003년 북한

의 핵시설 재가동 이후 미‧북‧중 3자회담 개최, 그리고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2.13 합의의 도출 등 과거 사례

○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시작부터 강경일변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낮

다는 점

- 북한의 일련의 위기조성 행위에 대해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북정

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지난 20여년동안 북한과 협상에서의 학습

으로 북한의 협상전략에 말리지 않으려는 의도

- 오바마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천명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협력에 의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기조를 밝힌 바 있어 대북정책 방향(북한과의 협상

의 틀)이 결정 되는대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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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단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의도적인 무시전략을 지속하면

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추진하는 등 긴장국면을 지속할 가능성

○ 중국의 역할

- 6자회담을 통하여 지역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중국이 중재 역할

을 강화할 가능성

-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제재 등 압박으로 6자회담이 와해될 것을 우려

-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가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 우려

- 중국은 국제사회의 지나친 압박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북한에 특사

를 파견하거나 또는 북한을 압박하여 미국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독려할 가

능성

○ 북한 내부 문제

- 북한은 김정일 건강 이상 이후 김정일 독재체제 및 체제결속 강화를 위해 부산

한 모습

- 일면 긴장을 조성하거나 통제를 강화하는가 하면 권력 핵심의 조직 및 인사 개

편을 단행하고,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군중집회를 개최

- 핵실험과 관련하여 북한은 군중집회를 개최하여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

- 그러나 위기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중국의 압박 등으로 경제

난 악화 등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 북한의 핵전략

- 북한의 핵실험 동기에 대한 가설

① 국가안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모델’, 

② 핵/미사일 보유가 국가의 위신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모델’

③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기술력의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경제모델’

④ 대미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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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내 체제결속을 위한 ‘통합모델’

- 핵보유국 위상 확보 통한 안보딜레마 해소 - 미국의 군사제재 차단

․ 체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평양의 선택은 국제관계의 네트워크를 송두리

째 바꾸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거나 또는 핵무장 등을 통해 미국의 위협으

로부터 자위적 수단을 강구

- 국내정치적 고려 : 체제유지 및 후계체제 구축

2. 북한 핵실험의 파급 영향

○ 북-미간 군사적 대치로 한반도 군사적 위협 요인 증대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국제사회가 용인한다면 다른 나라(특히 이란)들

도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NPT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하게 될 것임

- NPT의 정당성이 훼손되면 다른 대량살상무기 통제레짐인 CWC, BWC, 

MTCR 등의 존립기반 약화

- 미국의 반확산, 반테러 세계전략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므로 북-미간의 군사적 

대치 불가피하며,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임

○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로 한국의 잠재 군사적 위협 증대

-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일본의 군사적 강대화 등 재무장 촉진

-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과 충돌이 불가피하며 대만 등의 핵무기 보유 촉진 등 핵

도미노 가능성

- 주변 강대국의 군비경쟁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왜소화가 불가피

○ 북핵에 의한 남북간 군사적 불균형 심화로 한국의 대북 인질상태 불가피

- 한국은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북한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며 일정수준의 억제력 

유지하여 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현대화된 군사력 및 종합국력 등 한국

의 우위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북한의 절대 우위로 변질

- 향후 핵을 가진 북한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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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를 크게 왜곡시킬 것임

3.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방향

○ 우리의 대외정책결정에 있어 북한 핵실험이 우리 안보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

져왔으며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이전보다 크게 위험해졌다고 인식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임

- 핵무기는 단순히 큰 폭탄이 아니며, 북한의 핵무장으로 실제 위협을 받게된 

나라는 분명히 한국이고 우리는 핵위협에 대한 위협할 경우 대비책이 없다는 

것임

- 북한의 핵무장으로 실제 위협을 받게된 나라는 한국이며, 북한이 보유한 핵무

기는 현단계에서 폭격기나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수준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국뿐임

- 이런 점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의 가공할 위력은 남북간 군사적 균형을 무

너뜨리며 우리의 안보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식

해야 함 

- 북한 핵이 방어용인 동시에 협상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핵폭탄에 공격용과 방어

용이 따로 있는가라고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 핵무기

의 제1차적 위협 대상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음

○ 우리가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국가이익

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수단이 선택되어야 함

-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의 국가이익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와 국

민의 안전보장이어야 함

-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북 교류협력에 대한 강조는 진보이고 국가안보를 강조하

면 보수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강조

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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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우선주의로 국정운영방향을 재정립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함

-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재래전 중심의 군비경쟁논리나 억

제 방어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선 우리는 미국과 

협력하여 군사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재확인 받아야 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재검토 필요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북한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하여 북한 당국이 핵실험

을 철저하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적극 참가하여 북한에 강력한 메시

지를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PSI 참가시 군사적 충돌가능성에 대해 북한

에 대한 확실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궁극적으로 전쟁 억지가 가능함 

○ 독자적 대북 억제력 확보 노력 - 군사전략의 획기적 전환

-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한국의 질적 군사력의 우세와 압도적인 경제력을 무의미

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군사전략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 당장의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억

제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확보를 통한 대외 안

보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부여되었음

- 우선 국제법의 틀내에서 북한 핵에 대비하여 첨단재래무기를 개발하고 한국형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조기경보능력, 정보자산, 보복용 정밀타격 능력의 확보는 북한의 도발심리

를 억제하는데 유용하며, 보복용 미사일, 잠수함, 지하관통탄 등

○ 강력한 군사력을 대북 협상에 활용 

- 이 시점에서 공유해야 할 것은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강

력한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러한 힘을 북한과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





라운드테이블

북한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남 궁 영 (한국외대)

Ⅰ. 북한의 핵능력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진행

했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이 성공적이었고, 핵무기 위력이 강화되었다고 자평했다. 이

로써 북한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2008년 8월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서 이미 플

루토늄을 30.8kg 뽑아냈으며, 남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추가로 7kg을 추출할 수

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이 6-8kg인 

점을 감안할 때 핵무기 4-6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1)

하지만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량을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2월 발간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 차례

의 재처리 작업을 통해 총 40여 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 전에 뽑아낸 10-14kg과 2003년 이후 

재처리한 24-32kg을 합한 수치다. 국방부는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1) IAEA에서 적용하는 핵물질의 ‘의미있는 양(significant quantity)’은 플루토늄(Pu-239) 8kg, 고농

축 우라늄(U-235) 25kg이며, 이는 보통 기술수준에서 약 20kt 위력의 핵폭탄 1개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양이다. 한편 최근에는 핵무기 제조기술이 발전하여 플루토늄 6-8kg 정도, 고농축 우라늄은 

약 18kg으로 그 기준도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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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kg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추정이 맞는다면 북한은 이미 

최대 8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쌓아 놓고 있는 셈이다.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은 일반적으로 핵분열 상태와 폭발력을 확인하는 1, 2 

단계 실험을 거쳐 소형화라는 3 단계 실험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북한은 탄두의 소

형화와 ICBM의 획득을 위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해 나갈 것

이다.2) 

Ⅱ. 대북정책 방향

1. 국제사회와의 공조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

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능력이 

특별하게 없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북 정

책 공조를 해나갈 때만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등으로 인하여 안보적 위협을 받는 직접적 이해당사자로서 이에 대처하기 위

한 국제공조는 우리의 유용한 수단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일

원이 되는 길인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 포기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최소한 핵무기 진전을 추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정도의 강력

한 억제요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실질적 대북제재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

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북한 돈줄차단’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과 동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우방 국가

2)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사용한 탄두 무게는 4톤 정도로 추정된다. 미사일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1톤 

미만으로 소형화해야 한다. 북한은 주요 핵무기 개발 단계인 ①핵물질 확보, ②고폭실험, ③운반수단

(미사일), ④핵실험의 모든 것을 확보한 셈이다. 북한은 1983년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70여회의 

고폭실험(고성능 폭약을 폭발시켜 핵폭발을 유발하는 실험)을 수행한 데 이어 1993-1998년 폭발을 

유발하는 기폭장치 완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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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무역과 금융제재 조치 등의 공조체제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

다. 특히 2006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가 북한을 옥죄었던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면 북한에게 강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3)

한국 정부 역시 향후 대북 교류협력에서 북한으로 직접 현금이 흘러들어 가는 것

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지속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

업에 대한 추가적 투자동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2. PSI 전면 참여

국제사회와의 공조 중 하나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전면 참여이다. PSI는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03년 시작

된 지구촌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PSI는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

의 이동을 감시 차단하는 경찰의 순찰제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지구촌을 테러국 및 테러단체의 손에서 지키기 위해 PSI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사회

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

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 우려를 고조시켜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

상 정식 참여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PSI는 이미 94개국이 참여할 만큼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PSI 참여는 뒤늦은 감이 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2005년부터 PSI 8개 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 참관

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저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①역외 차단훈련 물적 지원(선박 항공기) 제공, ②역내 차단

훈련 물적 지원 제공, ③PSI 정식 참여 등 3개 항의 가입을 유보해 왔다. PSI 전면 

3) 최근 동북아를 순방 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을 

동행하고 있다. 레비 차관은 유엔에서 논의 중인 제재 결의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금융제재’를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이며, 2006년 마카오 BDA 금융제재의 실무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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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나머지 3개 항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에게 핵무기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PSI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을 국제기구로 제도화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

례 표명한 바 있다.4)

3. 한미 미사일지침 조정 필요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크

게 제약받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미국과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내

의 미사일만 개발하기로 미사일 협정을 체결한 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를 계기로 2001년 1월 재협상을 통해 제한 사거리를 300km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당시 한국은 사거리 500km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동북아시아 일대의 군비 경쟁을 

우려해 300km를 고수했다. 이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미사일 전력의 심각한 불균형

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50km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200기를 도입한 에이터킴스(ATACMS) 미사일도 사거리가 300km에 그친다.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550km는 돼야 한다. 한편 국제

사회의 미사일 통제체제인 MTCR(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은 탄두무게 500kg 이상, 

사거리 300km 이상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 이상을 개발하면 WMD를 

개발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국제공조 특히 한미공조가 크게 

필요한 대목이다. 10월에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신중

하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평화적 핵주권 추구

북한 핵무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수단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는 현 국제질서 속에서 정상국가인 한국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

4) 한국은 핵물질 불법거래 탐지능력 강화와 정보교환 촉진을 위해 설립된 ‘세계핵테러방지구상’에는 

2007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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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핵외교를 통한 ‘평화적 핵주권’의 추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발전량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핵연료 조달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축(U-235 0.7% → U-235 3～5%)과 

재처리를 포함한 핵주기의 완성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

는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때문에 농축과 재처리가 없는 기형적인 

핵주기를 갖고 있다.5) 

5. 김정일 이후 북한에 대한 준비 필요

최근 일련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은 건강문제가 우려되는 김정일 위

원장이 생전에 핵무력(warhead and delivery system)의 완성을 보고자하는 목적

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력을 완성하여 ‘우주강국’을 이룬 김정일의 위업을 내세워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후계구도(3남 김정운, 26세)를 안정

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정운으로의 3대 후계구도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매우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

요한 시점이다. 

5) 일본은 핵무기 보유라는 ‘군사적 핵주권’은 철저히 배격하는 장기적이고 용의주도한 계획과 성공적

인 대미 핵외교를 통해 농축과 재처리의 필요성을 정당화해 나감으로써 미국의 동의 하에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는 핵주기의 완성으로 ‘평화적 핵주권’을 향유하고 있음은 물론 폭탄급 순도

(Pu-239 93%)는 아니지만 50,000kg에 가까운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





라운드테이블

남북한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관점들

방 형 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우리 사회의 쓸데없는 논쟁 하나를 잠재웠다. 북한

이 ‘협상용’이 아니라 ‘무장용’ 또는 ‘체제 보위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

실이 분명해졌다. 멀리는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뒤 16년 간, 짧게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뒤 7년간 지속된 혼란을 접고 마침내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 때마다 상투적으로 제기되던 ‘대화를 

노린 압박’이라는 분석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북한은 6자회담에 호응해 핵을 포기

하려는 듯한 시늉을 했지만 실제로는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에 이어 이번에도 핵무장

을 진전시키기 위한 위장막으로 활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미사일은 핵을 실제로 사용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핵으로 상징되는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을 보여준다. 

북한의 개성공단 흔들기를 비롯한 대남 강경노선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동원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체제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용납하지 않고 제거하려고 하

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분명해진 이상 정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재정립할 필

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과 공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

민해야 한다. 북핵 불용이 이명박 정부의 선택이라면, 더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살 

잘게 해주겠다는 ‘비핵개방 3000’ 같은 선의(善意)의 정책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포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면 남은 선택은 타율적으로 핵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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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현대아산 직원 억류 같은 남북현안에 대해서도 경제적

인 이익 추구나 인권 문제 같은 각론 차원이 아니라 핵 무장을 목표로 한 북한의 전

방위 전략에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시급하다. 

1. 2012년이라는 시점

1)북한의 관점 

북한은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밝힌 이후 매년 단계를 높

이다가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목표연도를 2012년으로 못 박았다. 2012

년은 김일성의 출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들 김정일로서는 반드시 ‘대대

적인 축하용 업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김정일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나라

가 강성대국이다”라고 풀이했다. 문자 그대로 강하고 부강한 나라, 强盛大國이 목표

라면 김정일의 설명에 부합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단기간에 그런 

나라로 변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처음부터 그런 아름다운 목표를 갖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2012년이라고 해야 올해가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2년 반 남짓 

남았다. 북한은 1월1일 신년사설에서 강성대국을 거론했기 때문에 2012년 날이 밝은 

뒤 그해 말이 목표라고 시점을 연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2012년이 되면 강성대국 

진입 약속이 진짜인지 헛것인지 밝혀진다. 김정일 정권으로선 운명이 걸린 약속이다. 

북한이 다른 의미의 강성대국, 즉 성질 고약한 나라로 풀이할 수 있는 强性大國이 

되는 것은 가능해보인다. 핵과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일정 수준으로 발전시

키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로켓발사나 1차, 2차 핵실험 때 북한 전역에서 벌어진 

축하행사를 보면 북한은 이미 강성대국에 들어선 분위기를 풍긴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으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2차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2년7개월이다. 그 정도 시차라면 2011년 하

반기에 핵과 관련된 모종의 도발을 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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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한의 관점

남북 관계가 요동치고 있지만 북의 핵실험으로 우리가 홀가분해진 측면이 있다. 북

의 의도를 명확히 알게 됐을 뿐 아니라 북한이 2012년에 목을 매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서 북한을 다룰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상대의 패를 알게 된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3년 동안 북한은 과연 김정일 체제가 유지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

다. 북한은 ‘포스트 김정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지내야 한다. 북한이 3대 

세습을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식화한 것도 김정일의 

조급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간에 쫓겨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 시간은 북보

다는 우리 편이다. 

우리는 좀더 긴 안목 속에서 2012년을 바라봐야 한다. 그 해에 대선이 있기는 하지

만 북핵 문제 해결은 이제 5년 임기의 정권 차원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 단기간에 

북핵을 종결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됐지만 6년 동안 

이룬 것이 무엇인가.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끌어들였지만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느리더라도 북의 핵 포기를 위해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실

행에 옮기도록 노력하고, 그런 노력이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어져 언젠가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임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졸속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해 북핵 해결은 고사하고 후임 정부에 부담만 잔뜩 떠넘긴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 북한이 2012년에 强性大國이 되는 것을 막기만 해도 나름

대로 자위할만한 성과가 될 것이다.

2. 무엇을 할 건가

1)북핵 폐기 위해 무임 편승할 생각 말아야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일차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실효성 있는 제재에 동의해 북한이 후회할 정도의 처벌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유엔의 다자제재 보다는 구체적인 양자제재가 훨씬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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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동결이 좋은 사례다.

우리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해야 한다. 북의 핵과 미사일의 가장 직접적인 피

해자인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국제사회 제재에 무임 편승하는 것은 비겁

한 짓이다. 수단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현금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부와 민간의 대북협력에 상한선을 설정해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2)不作爲에서 作爲로

북한의 대남 공세에 맞서 이명박 정부가 한 것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이 전부

다. PSI는 정부 스스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 대북조치가 아니다. 그동

안 북한만 일방적으로 일을 벌였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흔들어도, 우리 국민을 억류

해 놓고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의 부작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는 반드시 엄중하게 대응해 북이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더 큰 재앙을 피하게 된다. 

탈북자단체가 다시 전단 살포에 나설 경우 정부는 일절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3)북 3대 세습의 부당성 지적해야

체제 유지에 골몰하고 있는 북한에게 세습 문제는 아킬레스건이다. 정부가 공식적

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기회가 닿는 대로 북 3대 세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2300만 

북녘동포를 챙기지 않는 정권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전해야 

한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핵무장을 주도하는 김정일 부자의 세습에 대해 아

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신이다.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
    /DEU <>
    /PTB <>
    /DAN <>
    /NLD <>
    /ESP <>
    /SUO <>
    /ITA <>
    /NOR <>
    /SVE <>
    /KO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